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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nvestigated the practices regarding how major Korean newspaper editors check and verify 

the facts contained in the articles written by reporters during the gatekeeping process, and how they 

refine articles in a way that confirms the facts. Unlike previous gatekeeping studies, which were 

mainly about news topics or factors that influence gatekeeping,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gatekeeping behaviors centered on fact verification. To that end, I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12 editors of the social affairs department of six major daily newspapers: Chosun Ilbo, JoongAng Ilbo, 

Dong-A Ilbo, Hankyoreh, Kyunghyang Shinmun, and Hankook Ilbo. Results showed that editors were 

checking facts formally and defensively based on trust, common sense, and experience, like a rite of 

passage, and they also distorted the truth according to the 'required facts'. In terms of expression, 

perceptions and practices were separated from the reporter's anonymous expression, only the 

expressions that were clearly problematic were corrected, and there was a practice of expressing 

opinions by pretending to convey objectivity. Overall, editors were more aware of the fact-checking 

norms related to coverage and article writing, but it was found that, the more specific questions were 

asked, the more they emphasized the limitations of practice and justified the wrong way of doing 

things. Most interviewed editors had rationalized, internalized, and consolidated existing practices, 

and were unable to break away from existing wrong practices if they did not actively engage in 

learning with a sense of problem on their own. To solve this problem, the researcher suggested 

reinforcing journalism education for editors, assigning fact-checking staff, and teaching citizens' news 

literacy, and stressed the need for Korean media to be reborn as truth verifiers. The study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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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ingful in that it has expanded its research on gatekeeping and media practices academically. 

Until now, gatekeeping research has mainly studied how gatekeeping has changed in the changing 

media environment and what factors affect gatekeeping. This study found out the gatekeeping 

practices, focusing on checking the facts, which can be said to be key in the news gatekeeping 

process, and found out more specifically the cause of the production of inaccurate reports that are 

not accurate. This study expands the subject and scope of research through specialized research for 

editors. In practice, it is meaningful that the clues for resolving the problem were substantiated by 

understanding the internal practices of the media. Until now, many studies have criticized news 

released without confirmation of facts, but the causes have been discussed somewhat abstractly. 

Editors' perceptions of facts, facts confirmation, and practices revealed through this study can be a 

practical guide in suggesting solutions that urge the press to report accurately and truthfully.

Keywords: Journalism, Gatekeeping, Editing Practices, Fact Checking & verification, Objectiv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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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확인된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언론의 기본적인 책무다. 여러 커뮤니케이션 방식 중 저널리즘만이 

유일하게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사실확인의 규율은 저널리즘과 그 외의 

것을 구분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다(Kovach & Rosenstiel, 2014/2014). 때문에 대부분

의 언론사 보도지침 등은 “사실만을 보도할 것을 다짐한다.”고 쓰여 있다. 확인, 검증된 사실을 보

도하는 것, 진실에 가까운 보도를 하는 것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요구 역시 과거 어느 때보다 강

조되고 있다. 2017년 한국언론진흥재단이 20~70세 언론수용자 7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에 따르면, 응답자의 94.2%가 언론 보도에 대한 ‘팩트체크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85.7%는 ‘팩트

체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의무화할 때 누가 팩트체크의 주체여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언론사’라는 답변이 71.5%로 가장 높았다. 3년 전 조사인 것을 고려해야 하지만, 팩트체크 기사

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팩트체크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한 것은 그만큼 정

확하고 진실에 가까운 기사를 원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언론사

와 언론인들의 실천 의지도 그 어느 때보다 두드러진다. 올해 개정된 한겨레와 한국일보의 취재

보도준칙은 모두 정확성, 검증을 우선시한다고 쓰여 있으며, 조선일보는 내부 구성원의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6월 1일부터 2면에 ‘바로잡습니다’ 고정 코너를 신설해 매일 잘못된 보도를 

정정하고 있다(김달아, 2020, 6, 10).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진행한 언론인 조사에서 언론인들은 

꾸준히 보도의 정확성을 취재 보도 원칙 중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꼽았고, 중요도에 대한 인식 

또한 2013년 3.72에서 2017년 4.79, 2019년 4.81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명백하

게 잘못된 사실이 보도된 기사, 즉 오보 연구와 지금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오보 현황을 보면, 

언론이 사실 확인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에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실제로 언론인들은 정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을 확인하는 구체적인 방법

에 대해서는 충분히 학습하거나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리프만(Lippmann, 1920/2011)이 100

여년 전에 객관적이고 통일된 방법을 통해 사실을 확인해야 하고, 이것이 저널리즘 교육의 핵심

이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코바치와 로젠스틸(Kovach & Rosenstiel, 2014)에 따르면 미국에

서도 사실 확인 기법은 여전히 체계화, 구체화되지 못했다. 한국 언론사 취재 기자도 취재하면서 

소속 언론사의 관행에 따라 의례적으로 사실을 확인하고 있었다. 한국 주요 신문 사회부 취재기

자들은 객관주의 형식에 맞춘, 의도를 바탕으로 사실을 확인하고 있었으며, 기사 작성 과정에서

도 가장된 객관성을 바탕으로 사실과 의견을 혼용하고 있었다(김창숙, 2020)

그렇다면 취재기자와 함께 기사 생산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에디터들은 어떻게 사실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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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고 있는가. 언론이 뉴스를 생산하는 과정은 조직적 행위로(Redmond, 2006), 일반적으로 

취재기자가 작성한 기사는  취재기자보다 연장자이면서 경력이 많은 에디터의 게이트키핑 과정

을 통해 기사의 질에 대한 관리가 이뤄진다. 이에 해외 선진 언론사들은 사실확인에 대한 책임을 

취재 기자 뿐 아니라 에디터에게도 부여하고 있으며, 에디터의 철저한 게이트키핑을 강조하고 있

다. 실제로 에디터는 취재 기자의 관행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조직 내에서 규범을 만

드는 역할을 하는 존재다. 특히 한국 언론사는 기사 선택에서 취재, 편집에 이르는 전반적인 과

정에서 개인의 자율성보다 위계에 의한 조직적 결정인 다단계 게이트키핑이 더 우선시 되고 있으

며, 에디터에 의한 의도하지 않은 사실의 왜곡이나 특정 관점의 지배가 자연스럽게 지면으로 연

결되는 메커니즘이 있을 수 있다(김동규․김경호, 2005). 개별적인 사실을 확인해 정확성을 확

보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는데 실패하고, 전체적인 기사가 전달하는 사실성과 진실성 확보에 대한 

경험론적 방법론을 구축하는데도 실패했다는 평이 나오는 상황에서(이나연, 2018), 한국 언론이 

사실 확인에 실패하는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취재기자 뿐 아니라 에디터가 게이트

키핑 과정에서 어떻게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디지털과 인터넷, SNS의 발달은 사실 확인을 중심으로 하는 게이트키핑을 더욱 중요

하게 만들고 있지만, 실상은 뉴스 생산 과정에서 게이트키핑이 축소되고 있으며(Bruns, 2003), 

이로 인해 뉴스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1) 2015년 중앙일보를 시작으로 디지털 퍼스트를 외치는 

언론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에디터들의 사실 확인 관행을 알아보는 것은 한국 언론

이 사실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기사를 생산하는 원인을 규명하고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언론에서 사실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기사, 종합적 진실과는 거리가 

먼 기사가 생산되는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게이트키핑 과정에서 진행되는 사실 확인 관행에 주목

했다. 한국 주요 신문 에디터 12명을 심층 인터뷰하여 취재 기자가 취재한 기사의 사실들을 어떻

게 확인하고 있는지, 기사의 표현은 어떻게 사실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수정하는지 알아보았다. 

1) 2017년 5월 SBS는 세월호 관련 오보에 대해 SBS 사과문은 “기사작성과 편집 과정에서 게이트키핑이 미흡해 발제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식될 수 있는 뉴스가 방송됐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또 2019년 ‘뉴스룸 축소와 뉴스 

생태계의 건강성’을 주제로 열린 관훈세미나에서도 여러 언론학자들은 게이트키핑의 축소와 이에 따른 질적 하락을 염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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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1) 게이트키핑 연구와 사실 확인 

게이트키핑 이론은 ‘매스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가장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이론’이라 해도 과언

이 아니다(Singer, 1998). 수많은 이슈와 뉴스거리 중 출고되는 뉴스가 선택되는 과정을 가장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뤄진 게이트키핑 연구를 살펴보면, 연구의 관심

은 크게 두 가지, 즉 누구에 의해 영향을 받고, 어떤 내용이 게이트키핑 되는가로 정리할 수 있

다. 화이트(White, 1950)등 초기 게이트키핑 연구자들은 게이트키퍼 개인의 역할을 강조했으

나, 웨슬리와 매클린(Westley & MacLean, 1957)을 거치면서 조직 차원으로 연구 범위가 넓

어지고, 슈메이커(Shoemaker, 1991)에 의해 영향 요인이 세분화 되면서 뉴스 제작 관행과 조

직의 특성에 대한 부분도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게이트키핑 과정에 영향을 미치

는 주체, 즉 게이트키핑 과정에 누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것이다. 

게이트키핑 연구의 또다른 관심사는 무엇이 게이트키핑 과정에서 선택, 배제되는가의 문제, 

즉 내용 측면이다. 여러 학자들은 기사의 시의성, 영향력, 정확성, 갈등성, 부정성, 희귀성, 근접

성, 저명성, 흥미성이 저널리즘이라는 측면에서 뉴스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겼으며(심재철, 2003; 

심재철․정완규․김균수, 2003; 정윤서, 2012; Shoemaker, Danielian, & Brendlinger, 

1991), 이것이 게이트키핑 과정에서 기사화를 결정하는 속성으로 보았다. 이 중 정확성은 이슈

가 기사화되기 위한 전제로, 여러 기사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에 선행되는 기초적이고 기본적이며 

핵심적인 요소이며, 저널리즘의 핵심인 사실 확인과 관련해 매우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가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뉴스가 확인된 사실을 다룬다는 전제는 당위로 여겨졌기 때문에 

사실 확인을 바탕으로 한 정확성 여부는 언론 현장과는 달리 게이트키핑 연구에서 소홀하게 다뤄

졌다. 전통적으로 게이트키핑은 잘못된 정보나 부정확한 정보, 루머를 확인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 왔다(Nisbet & Garrett, 2010). 언론사는 독자에게 소문이나 의견이 아

니라 그날의 가장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편집 절차를 시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게이트키

핑은 ‘중요한 것’을 선별하는 것뿐 아니라 ‘신뢰도 높은 기사’를 출간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 즉 

뉴스의 질을 관리하는 하나의 방법이다(Borden & Tew, 2007). 그리고 이러한 사실 확인을 

중심으로 한 전통 언론사의 게이트키핑 역할은 허위와 진실이 뒤섞여 빠르게 유통되고 있는 현 

시기에 더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다.

실제로 국내외 언론사들은 다층적인 게이트키핑을 거치는 뉴스 생산 체계를 통해 생산되는 

뉴스의 품질을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미국 언론사 편집국은 시티 에디터(City editor),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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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에디터(News editor), 카피 데스크 치프(Copy desk chief), 카피 에디터(Copy editor), 

카피 데스크 치프(Copy desk chief) 등 다층적이고 계층적인 게이트키핑 과정을 통해 취재기

자가 작성한 기사를 재확인한다(Missouri group, 2017). 취재 기자가 기사를 작성해 시티 에

디터(한국 언론사의 사회부 에디터)에게 전달하면 시티 에디터는 1차적으로 맥락적으로 봤을 때 

이상한 부분이 없는지 살피고, 빠진 사실이나 추가돼야 할 사실들을 지적해 기자가 이를 보완하

도록 한다. 카피 에디터는 기사의 글을 다듬고 부족하거나 부정확한 세부 사실들을 확인한다. 카

피 에디터의 역할은 보통 시간을 들여 세부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로 여겨

지기 때문에 언론사 실무를 다루는 교재에서 카피 에디터의 업무는 매우 자세하게 설명되어있는 

경우가 많다.2) 이러한 계층적이고 단계적인 에디팅 과정 초반에는 가장 기초적인 사실을 바탕으

로 기사거리가 될지 여부를 판단하지만, 기사의 초고가 작성된 이후에는 기사 내 주요 사실들이 

모두 포함되었는지, 제시된 사실들이 믿을만한지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이 모든 단계에서 사실확

인이 중점적으로 다루진 않을 수 있지만, 다층적인 에디팅 시스템은 그 자체로 기사에 포함된 오

류들을 걸러낼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미국 주요 언론사는 5단계 이상의 다층

화된 에디팅 시스템을 끝낸 후에도 별도의 팩트체크 팀이나 프리랜서 팩트체커를 통해 기사에 쓰

인 사실을 재확인한다. 이들은 기사에 쓰인 모든 취재원에게, 예를 들어 자료일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직접 찾아보고 사람일 경우에는 전화나 이메일, 녹취록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이 실제 취재

된 내용인지, 취재된 내용이 잘못 인용되진 않았는지, 기사의 맥락과 취재원의 맥락이 다르진 않

은지 재확인한다. 또 지금은 사라졌지만, 스탠다드 에디터(standard editor) 제도를 통해 기사

의 정확성과 익명취재원, 바이라인 등에 대한 내부 윤리 기준을 세우고 실행정도를 점검해 기사

의 품질을 관리하기도 했다(Siegal Committee Report, 2003). 

실제로 에디터는 취재와 기사 작성 관행의 실질적인 행위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취재와 

기사 작성 과정의 행위규범을 알아보기 위해 살펴본 <뉴욕타임즈(The New York Times)>, 

<워싱턴포스트(The Washington Post)>, <로이터(Reuters)>와 <AP> 등 주요 언론사의 윤리 

강령과 업무 지침의 각 항목 마지막 즈음에는 판단이 잘 서지 않을 경우 늘 에디터와 논의해 결

정하라고 쓰여있다. <뉴욕타임즈>는 취재 중 사실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면 에디터에게 더 확

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리도록 하여 에디터에게도 사실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워싱턴포

스트>는 속보도 한 명 이상의 에디터가 검토한 후에 출고되어야 하며 기사의 복잡성과 민감성, 

2) 엔손(Einsohn)이 저술한 󰡔The copyeditor’s handbook: A guide for book publishing and corporate 

communication󰡕 세번째 에디션은 인덱스를 포함해 559쪽으로 이뤄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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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적 압박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출고 전에 반드시 단계적인 에디팅 과정을 

통해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쓰여있다. 영국 <가디언(The Guardian)>지의 에디토리얼 코드

(editorial code)에도 취재원에 대한 만족은 기자, 특파원 뿐 아니라 데스크 에디터(Desk 

editor)의 책임이며, 서브 에디터(Sub editor)는 정보의 신뢰성에 도전할 자신이 있어야 한다

고 쓰여 있다. 

미국 언론사 편집국은 충격적인 오보를 겪으면서 사실확인을 중심으로 한 게이트키핑을 강

화해왔다. 1980년 ‘지미의 세계(Jimmy’s World)’ 사건 이후 <워싱턴포스트>를 비롯한 미국의 

언론사들은 에디팅 과정에서 취재 기자를 더욱 의심하도록 하고 익명 취재원 사용에 대한 규칙들

을 마련했으며 언론 윤리를 정비하는 등 사실확인을 더욱 강조했다.3) 이후 2005년에도 <뉴욕타

임즈>의 제이슨 블레어(Jayson Blair)가 50여 건의 기사를 표절, 조작한 사건이 발생하자, 이

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편집부와 독립된, 독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기사의 오류를 심의하는 ‘퍼

블릭 에디터(public editor)4)’를 신설하기도 했다. 영국의 BBC 역시 2002~2004년 ‘길리건 

사태’이후 편집 책임자에 대한 취재 보고를 강화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했다. 이처럼 선진 언론사

들은 사실확인에 대한 책임을 취재 기자 뿐 아니라 에디터에게도 부여하고 있으며, 에디터의 철

저한 게이트키핑을 강조하고 있다.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전통적 게이트키핑의 역할은 축소될 수

밖에 없다고 많은 학자들이 주장했지만, 코바치와 로젠스틸은 지금은 게이트키핑을 통해 품질을 

더 고급화시킬 때라고 말한다(Kovach & Rosenstiel, 2014/2014). 

또 디지털과 인터넷, SNS의 발달은 사실확인을 중심으로 하는 게이트키핑을 더욱 중요하

게 만들고 있다(Singer, 2008). 휘발성과 단발성이 두드러지는 디지털 시대의 언론 보도에서 

‘신뢰성’은 이전보다 더욱 중요한 가치로 자리매김해야하고, 이를 위해 게이트키핑 역할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다(김동원․김지현, 2017) 실제로 유럽저널리즘센터(European Journalism 

Centre)가 발행한 ‘verification handbook’은 루머와 허위 콘텐츠가 유통되는 디지털 환경에서 

언론인은 진실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선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UGC(user-generated 

content) 사실 확인 방법을 122쪽에 걸쳐, 단계적으로 매우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이처럼 

현장에서는 사실 확인을 중심으로 한 게이트키핑이 강조되고, 선진 언론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3) 실제로 당시 자넷 쿡(Janet Cooke) 기자의 에디터이자 연인이었던 스잘라비츠(Szalavitz, 2010, 10, 1)은 ‘지미

의 세계 이후 30년’에서 “길거리에 사는 가난한 중독자 부모가 그들이 금단되지 않기 위해 필요한 비싼 약을, 중독되기까

지 몇 주 동안 매일 8살 아이에게 주었을까 하는 의심을 했지만 쿡에게 물어보진 못했고, 다른 에디터도 물어보지 않았

던 점을 후회한다”고 썼다.

4) 퍼블릭 에디터 제도는 2017년 5월 31일로 없어지고 독자 센터(reader center)로 대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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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 구체화되고 있긴 하지만, 현재 한국 언론 학계에선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상황

이다. 

2) 에디터의 사실 확인 역할과 수행 방식 

그렇다면 사실 확인을 중심으로 한 게이트키핑은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가. 국내에는 에디터가 

어떻게 에디팅을 해야하는지, 사실을 어떻게 확인하고 기사를 에디팅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

와 교육이 거의 없다. 다만 그동안 발행된 취재와 보도 관련 지침서 등에 기술된 기사를 검토하

는 방법은 에디터 업무를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해외 주요 언론사에서 수행하는 

팩트체커의 업무를 통해 이를 추정할 수 있다. 이들의 작업은 작성된 기사를 바탕으로 사실 확

인 업무를 주로 한다는 측면에서 에디터의 사실 확인을 중심으로 한 게이트키핑 역할과 유사성

을 갖는다. 이를 참고하면 에디터의 사실 확인 과정은 내용과 표현 측면의 사실 확인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첫째, 내용면에서는 기본적으로 취재기자의 사실 확인 행위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취재 기자의 사실 확인에서 기준이 되는 것은 개별 사실이 재확인됐는가와 다양

한 관점을 가진 취재원을 통해 사실성을 확인하고 종합적인 진실에 다가가려는 노력을 했는가가 

핵심적으로 제시되고 있다(김창숙, 2019). 이를 확인하는 에디터의 행동 기준에 대해서는 코바

치와 로젠스틸(2014/2014)의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에 있는 기준들을 참고할 만하다. 오리건

주의 <오리거니언(The Origanian)>지, 코네티컷주의 <더 데이(The Day)>지 등의 에디터는 

‘회의주의를 바탕으로 기사 고치기’를 통해 사실 확인을 하고 있다. 이 방법은 기사를 한 줄 한 

줄, 단락 단락씩 꼼꼼하게 따지며 기사의 주장과 사실들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이를 통해 무의식

적으로 들어가는 주장과 서사적 오류를 제거할 수 있다(Kovach & Rosenstiel, 2014/2014). 

취재기자는 취재 시 수집한 자료를 가져와서 기자와 에디터가 나란히 앉아 진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아는가’, ‘독자는 왜 이 말을 믿어야 하는가’, ‘이 문장 

뒤에 있는 선입견은 무엇인가’ 등을 질문하라고 되어 있다. 앞서 기술한 해외 선진 언론사의 팩트

체크 부서, 프리랜서 팩트체커가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도 참고할 수 있다. 미국의 주요 선진 언

론사나 <뉴요커(The New Yorker)> 같은 잡지사, 독일 <슈피겔(Der Spiegel)> 등에서 운영

하는 팩트체킹(fact checking) 부서는 기사가 출고되기 전에 기사에 쓰여진 모든 취재 내용, 즉 

사실들을 재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여기서 팩트체킹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인 팩트체커(fact 

checker)는 기사에 쓰인 내용들의 사실성을 자료와 취재원을 바탕으로 하나씩 검증하는 일을 

한다. 팩트체커들은 기사에 쓰여진 기본적인 사실과 숫자, 인용, 개념, 비유, 이미지, 물리적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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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physical description), 스포츠, 역사적인 인용과 이야기들, 외국어, 외국 출처, 상식, 제목

과 표지에 인쇄된 주요 기사 제목, 익명의 취재원이나 민감한 취재원으로부터 나온 사실, 모순되

는 사실들, 회색지대(gray areas)등을 모두 확인한다(Borel, 2016). 또 이들은 기사에 쓰인 

이름, 날짜 등 가장 기본적인 것을 확인하는 것 외에도 그들 스스로 생각하고, 복잡한 에디토리

얼 판단을 하도록 기대를 받으며, 기사에 직접 인용되지 않은 사람이라도 기사에서 언급된 모든 

사람에게 말하도록 하려고 노력한다(Canby, 2012). 또 팩트체커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는 해

당 취재원이 믿을만한지 확인하는 것이다(Schäfer, 2011). 예를 들어 대학 교수의 발언을 인용

하는 것은 믿을만하지만, 신문이나 잡지에 실린 기사를 취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신뢰도에 영향

을 미치기 때문에 팩트체커가 지적하고 다른 취재원을 활용하도록 제언할 수 있다. 이처럼 팩트

체커가 하는 일은 기자와 에디터가 하는 일을 거꾸로 하는 것이므로, 팩트체커의 기술은 기자와 

에디터에게 요구되는 것과 겹치는 것이 많다.

표현 면에서는 기사 작성 기준과 관련해 사실과 의견의 분리 원칙, 투명성의 원칙이 대표적

으로 제시되고 있다(김창숙, 2019). 미국신문편집인협회, 미국기자협회의 활동 원칙과 윤리강령

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취재원의 이름 또는 얼굴을 밝히고 이들의 정보와 의견을 기사에 

반영하라고 쓰여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정보의 출처를 밝히는 문제에 대해서만 A4 2페이지 이

상을 할애하고 있다. 그 내용에는 신문의 의무는 취재원이 아닌 독자에게 봉사하는 것으로, 취재

원 정보원에 대한 귀속을 피하고, 익명 취재원에 대해 신문사가 왜 신뢰를 하게 됐는지, 독자에

게 최대한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도 쓰여 있다. <AP> 통신도 ‘Associated Press 

statement of news values and principles’에서 익명 취재원은 그 정보를 얻을 다른 방법이 

없고, 그 출처가 정보를 충분히 갖고 있으며,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알 때만 익명으로 보호한다고 

쓰여 있다. 우리나라도 신문협회 신문윤리강령 제5조에 취재원의 명시와 보호와 관련된 5개 조

항이 있는데 모든 항목이 익명 취재원 사용과 표기에 대한 원칙이다. 주요 내용은 취재원을 원칙

적으로 익명이나 가명으로 표기하지 말 것, 제 3자를 비방하는 내용일 경우 익명 취재원을 사용

하지 말 것, 공익에 관한 경우 익명 취재원을 사용할 수 있으나 취재원의 소속 기관과 일반적 지

위를 밝힐 것, 기자가 익명 요청에 동의한 경우 취재원이 비윤리적 행위, 불법 행위 당사자인 경

우를 제외하고는 보도하지 말 것, 취재원 안전이 위태롭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

는 경우 신원을 밝히지 말 것 등이다. 개별 신문사의 보도 준칙은 신문협회의 윤리강령보다 구체

적이다. <조선일보> 윤리규범 가이드라인과 <한겨레> 취재보도준칙도 보도의 기사 작성과 관련

된 부분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이들 신문에서도 취재원 실명 표기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

으며, 불가피한 경우 익명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익명을 사용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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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명기해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실명으로 표기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취재원 인용문

의 작성, 인용문의 서술어 작성, 문장 내 형용사․부사 등 의견을 포함한 내용 사용의 금지와 표

절에 대한 항목까지, 모든 내용은 선진 언론사와 마찬가지로 사실과 의견 분리의 원칙과 투명성

을 강조하고 있다.

에디터들의 표현과 관련된 사실 확인 업무는 기본적으로 위에 제시한 부분들이 제대로 지

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검토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실제로 <조선일보>의 경우 윤리규범 가이

드라인 중 취재원 명시와 관련된 제2조에서 7항에 “기사에서 취재원을 익명으로 표기하더라도 

그 실명과 신원, 익명으로 표기한 이유 등을 담당 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고 받은 담당 부

서장은 취재원의 신원을 비밀에 부칠 의무를 진다”고 하여 에디터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중

앙일보>도 윤리 규정에서 “불가피하게 취재원을 익명으로 표기해야 하는 경우는 담당 부서장이 

판단한다”고 쓰여 있다. <한겨레>신문도 마찬가지다. 제3장 정직한 보도에서 “기자는 기사에서 

취재원을 익명으로 표기하더라도 그 실명과 신원, 익명으로 표기한 이유 등을 담당 편집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를 받은 담당 편집장 또는 편집국장은 취재원의 신원을 비밀에 부칠 의무

를 진다”고 쓰여 있다. 이처럼 국내 주요 언론사들은 기사 내용과 표현의 사실 확인과 관련해 취

재 기자에게 보고할 의무를 부여하고, 에디터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3) 한국 에디터의 사실 확인 관련 게이트키핑 수준 

한국의 경우 편집국 내 에디팅 과정은 기본적으로 선진 언론사에 비해 느슨하다. 에디터 외 인력

이 사실 확인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에디터에게 사실 확인 역할이 집중되어있는 편이다. 

편집국 내 에디팅 단계는 가장 다층화되어있는 사회부가 취재기자-캡–차장–부장–부국장-편집

국장 등 총 5단계 정도이고, 다른 부서는 보통 3단계로 이뤄져 있다. 교열부나 심의실이 미국의 

카피에디터(copy editor)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최근 교열부는 외주화되고 심의실은 주

요 신문사에서도 없어지는 추세다.5) 또 디지털 퍼스트를 주장하면서 에디팅 시스템이 더욱 느슨

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에디터의 사실 확인 역할에 대한 별도의 규범이나 규정이 정리되어 있지 않다. 때문에 

김동규와 김경호(2005)는 한국 편집국 구조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사실의 왜곡이나 특정 관점의 

지배가 자연스럽게 지면으로 연결되는 메커니즘이 형성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한국의 수

5) 사전 조사 결과, 연구 대상인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 한국일보 중 심의실이 존재하는 곳은 동아일보밖에 없

었다. 또 중앙일보는 2019년에 교열부를 외주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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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적 편집국 구조가 기사의 선택에서 취재 편집에 이르는 전반적인 과정에서 취재나 편집 기자 

개인의 자율성보다는 위계에 의한 조직적 결정인 다단계 게이트키핑이 더 우선시되고 있다는 것

이다. 또 기존의 편집국장 중심체제와 데스크 중심의 통제체제가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작동

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자들에게는 ‘지침에 충실한 기사’가 가장 중요한 가이드라인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편집국장의 이념과 사고방식 등이 취재 조직 전반에 내면화되어 사실 왜곡과 

특정 관점에 의한 기사 취재와 작성이 가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한국 언론인들은 전

문성이 부족하더라도 커리어의 수직적 이동, 즉 승진은 어느 정도 보장되는 구조이다(장하용, 

2004).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 결과를 살펴봐도, 방송사와 신문사 에디터 모두 취재 경력에 따

른 전문화 정도는 그리 높지 않았으며(한국언론진흥재단, 2019), 이를 통해 미뤄봤을 때, 에디

팅 과정에서 사실 확인에 대한 인식과 실천도 그리 높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10여년 전의 연구이긴 하지만, 홍유진(2007)의 연구는 실제 한국 신문 편집국 내 에디팅 

과정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었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홍유진에 따르면 원래 모든 기사는 

차장, 부장, 부국장, 국장의 모든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지만, 사안에 따라, 평소의 관행에서 이 

정도의 기사면 사실일 것 같다는 확인 작업이 밑으로 위임이 되고 있었다. 1면 톱이나 해당면 톱 

같은 비중 있는 기사의 경우에는 부국장들이 신문 대장을 보고 읽어 보면서 부정확한 사실을 걸

러내기도 하지만, 중요도가 낮은 기사의 경우는 부국장이나 국장이 읽어보지 않는 경우도 있었

다. 또 바쁜 경우 기사에 따라 차장만 보고, 부장을 건너뛴 채 바로 교열부로 넘기는 경우도 있었

다. 에디터들의 사실확인 수준도 느슨한 편이다. 한국 언론사의 데스크들은 일반적으로 기사의 

사안(민감성 정도)와 기사가 실릴 면, 기사를 작성한 기자의 성향에 따라 다른 단계와 강도로 기

사의 사실을 확인하고 있었다. 기본적으로 데스크는 담당 취재 기자가 취재해온 내용이 표절이나 

날조가 아닌, 사실이라고 믿고 검토하고 있으며, 의문이나 의심이 가는 사실에 대해서도 데스크

가 직접 확인하지 않고 취재 기자에게 재확인을 요구했다. 기사에 언급된 취재원에게 데스크가 

직접 사실을 재확인하는 행위는 데스크와 취재기자 모두 해당 기자를 불신한다는 뜻으로 받아들

이므로,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취재기자에 대한 과도한 신뢰로 인해 에디터 단계에서 추가적인 

사실확인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 기사 검토 과정에서 데스크와 취재 기자 사이

의 논의가 적어, 데스크가 일방적으로 수정한 기사의 경우 오보일 가능성도 높았다. 데스크가 익

명 취재원의 주장에 대한 신뢰도를 판단할 기준이 부족한 상태에서 기사를 검토하고 기사화할 가

능성도 높았다. 기사를 검토하는 과정, 사실확인을 하는 과정에 대한 메뉴얼이 없어 현장 경험과 

감에 따라 판단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주요 매체 에디터의 전문가 역할 인식이 포털 매체보다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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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과 유봉석(2012)에 따르면, 네이버, 다음 등 포털 뉴스 편집자의 전문가 역할 개념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으며, 주요 역할 인지, 특히 ‘미확인 정보 제외’ 관련 항목에 대한 역할 개념이 중앙

일보, 매일경제, YTN 등 인터넷 신문 편집자보다 높았다. 이들은 편집 품질에 대한 상호 인식에

서도 포털 뉴스가 인터넷 신문보다 품질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었으며, 인터넷 신문 편집자 역시 

타사 인터넷 뉴스보다 포털 뉴스의 편집 품질을 더욱 높게 인식했다. 

상시적인 온라인 출고 시스템은 전통적인 시간적 뉴스망을 해체해 사실확인 관행을 약화시

키는 원인이 되었다.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바른 뉴스’보다 ‘빠른 뉴스’ 생산이 강조되면서 취재 

기자가 작성한 기사가 데스크의 에디팅을 거치지 않은 채 인터넷 포털에 출고되는 경우가 많아지

고 있는 것이다. 언론사 조직의 규모가 작은 경우 ‘게이트키핑’이 아니라 ‘게이트워칭’이 이뤄지고 

있다(김동원․김지연, 2017). 디지털 퍼스트를 기조로 삼은 <중앙일보>의 경우 취재기자가 쓴 

원고가 인터넷에 먼저 출고되고, 편집국에서 일부를 편집해 지면신문을 제작하고 있다. 이러한 

전통적인 시간적 뉴스망의 해체는 그동안 유지해 온 뉴스 제작의 시간적 리듬과 뉴스 유형화

(typification)를 둘러싼 관행적 인식이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김경모, 2012). 실제로 <중

앙일보>의 경우 디지털 퍼스트 선언 이후 에디팅 단계가 대폭 축소됐고, 상대적으로 기사출고 권

한을 가진 에디터는 기존 부장과 차장 정도에서 현장 팀장, 송급장까지 대폭 내려온 상태다. 이

에 언론의 전통적인 게이트키핑 역할을 다시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늘고 있으며(최영재, 

2011) 팩트체킹 부서를 설치하는 언론사도 늘고 있다. 

3. 연구 문제 및 방법 

이 연구는 언론사 조직 내 게이트키핑 과정에서 취재기자가 작성한 기사의 사실들이 어떻게 확인

되고 있는지 알아보려 한다. 즉, 에디터 단계에서 진행되는 사실 확인 중심의 게이트키핑 관행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사실 확인이 미흡하게 이뤄지지는 않는지, 혹은 사실이 어떤 방식으로든 왜

곡, 누락되고 있는 상황은 없는지 살피고, 이를 통해 에디터의 사실 확인 업무가 실제 사실을 확

인하는 과정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고찰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탐구해보기로 했다. 

연구문제 1-1. 한국 주요 신문 에디팅 과정에서 취재 부문에 대한 사실 확인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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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1-2. 한국 주요 신문의 에디팅 과정에서 표현 부문에 대한 사실 확인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가.

에디팅 과정에서 사실확인은 에디터가 취재기자가 작성한 기사를 받은 이후부터 인쇄 전까

지의 업무 과정으로 정의한다. 앞서 에디터의 업무에서 살펴봤듯이, 에디터의 업무는 주로 취재

기자가 작성한 기사를 검토하는 일이다. 여기서 검토는 기사 내용 면에서 전체적인 논리에 이상

이 없는지, 일반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설득력 있는지, 기사의 관점은 어떠한지, 기사 맥락이 필

요한 사실들이 모두 수집․확인되었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은 없는지, 사실들이 적절히 배치되었

는지 등 작성된 기사를 바탕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또 표현 면에서 봤을 때 각각의 내용이 정확

하게 표현되었는지, 부적절한 표현은 없는지, 문장은 매끄럽게 쓰여졌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다. 이러한 것들을 주로 확인한 후 에디터는 취재기자에게 사실의 보완이나 수정, 확인 등을 요

청하기도 하고 간단한 내용이나 문장은 직접 수정한다. 이처럼 에디터의 사실확인 업무는 취재기

자의 기사를 바탕으로 한다. 이에 에디터의 사실확인에 대한 연구 범위는 에디터가 취재기자에게 

기사를 수령한 이후부터 인쇄 전까지 에디터 단계에서 진행되는 사실확인 과정으로 정의했다. 

이 연구는 앞서 살펴본 에디팅 업무의 규범과 구체적인 실천 방식을 알아보기 위해 반 구조

화된 인터뷰를 진행했다. 심층 인터뷰 방법은 인터뷰 대상자의 견해를 깊이 있게 이끌어낼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추가 질문 과정을 통해 연구자가 미리 준비하지 않거나 몰랐던 새로운 사실을 알

아낼 수 있으며 어떤 결정과 행위에 대한 배경 상황까지도 이끌어낼 수 있는 강점을 지닌다

(Berger, 2000/2001). 특히, 수량화가 불가능한 개인의 가치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도출하는

데 적합한 연구 방법으로(Cresswell, 2012) 현재는 물론 과거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는 유

용성을 지닌다. 먼저 에디팅에 소요되는 시간, 에디팅 과정에서 이뤄지는 사실 확인 업무 등 에

디팅 과정에서 진행되는 사실 확인에 대해 포괄적인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은 후 관련한 추가 질

문을 했다. 예를 들어 에디팅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에디팅할 때 주로 확인하는 내용은 무엇입

니까, 취재기자가 작성한 기사의 보도자료, 취재원 발언, 인터넷이나 SNS 소스 등을 재확인하고 

있습니까, 확인한다면 어떻게 확인하고 있습니까, 취재기자가 쓴 ‘알려졌다’, ‘전해졌다’ 등의 구

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십니까 등을 질문했다. 이후 답변을 구체화하기 위해 에디터가 소속된 신문

사 사회부에서 1주 이내에 발행한 기사를 준비해 에디팅 과정에서 어떻게 사실을 확인했는지 질

문했다. 또 당시 이슈가 되고 있는 현안들, 예를 들어 신재민 사무관의 유튜브 폭로, 김태우 수사

관의 기자회견, 서울대 노조 파업, 버닝썬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이 사안에서 확인되거

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해당 사안을 취재, 보도할 때 중점적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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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하는 사실은 무엇인지, 사실확인 카테고리 내 각각의 업무를 어떻게 수행할지, 본인이 해

당 사건의 에디터라면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등도 질문했다. 

인터뷰는 편집국의 여러 부서 중 핵심부서이면서(김동규․김경호, 2005) 기사 생산 과정

에서 사실확인을 특히 중시하는 부서인 사회부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사회부는 수습 기자를 훈련

하는 부서로, 언론인으로서 사실과 사실확인에 대한 인식, 실천의 준거를 형성하는 등(남재일, 

2008) 신문사의 사실확인 관행을 연구하기에 적합한 부서이다. 또한 사회부는 언론인의 승진에

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부서이기 때문에(신연숙, 2009; 장하용, 2004), 에디터의 전문 

역량 역시 타 부서에 비해 높다고 기대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

겨레, 경향신문, 한국일보 등 한국 주요 6개 신문사 사회부 에디터를 각 신문사당 2명씩, 총 12

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 대상이 된 취재 기자들은 경력 12∼25년차로, 

골고루 분포되었다. 

인터뷰는 2019년 1월 8일∼3월 7일까지 약 두 달간 개별적으로 이뤄졌으며, 인터뷰 대상

자가 근무하는 언론사 접견실이나 회의실, 인근 식당과 카페 등에서 1∼2시간가량 인터뷰했다. 

인터뷰 전 인터뷰이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분석 결과는 모두 익명으로 처리된다는 것을 고지

했다. 인터뷰 내용은 인터뷰이의 동의를 받아 모두 스마트폰으로 녹음했으며, 녹취된 내용을 문

서화해 분석 자료로 사용했다. 수집된 자료는 ➀ 전체적으로 읽고 검토하는 과정, ➁ 다시 주의 

깊게 연구 문제와 직간접으로 관련 있는 자료 내용에 대한 집중 검토, ➂ 가장 대표성이 높은 자

료 선정의 과정을 거쳤다. 이는 심층 인터뷰 자료는 ‘전체적으로 읽고 검토, 특정 자료에서 연구

주제와 관련된 내용 찾기, 관련 있는 내용을 모든 자료에서 반복해서 찾고 모두 열거, 주제의 범

주화, 범주를 축약한 최종본 결정, 범주에 따른 분석’ 등의 절차를 통해 효율적으로 조사할 수 있

다는 제안(Creswell, 1998/2005)을 고려한 것이다.

mark Coverage experience mark Coverage

M Social Department6) 21 years S Social Department

N Social Department 13 years T Social Department

O Social Department 25 years U Social Department

P Social Department 24 years V Social Department

Q Social Department 21 years W Social Department

R Social Department 17 years X Social Department

12

Table 1. List of in-depth interview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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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결과 

1) 내용 확인 측면에서의 게이트키핑 관행 

(1) 신뢰, 상식, 경험을 바탕으로 한 형식적 사실확인 

대부분의 에디터들이 취재 기자가 작성한 기사 내용을 “기본적으로 믿고 본다”고 말했다. 취재기

자가 기사 작성할 때 사용한 보도자료, 취재원의 발언 등에 대해 재확인하지 않아도 된다고 인식

했고, 실제로 재확인하지 않는 에디터가 많았다. 에디터 스스로도 “과도하게 신뢰한다”(O)고 말할 

정도로 취재기자를 믿고 있었고, “취재 안 하고서 ‘이겁니다’ 라고 할 만한 사람은 거의 없다”(R)

는 전제 하에 기사를 검토했다. “조직 문화가 기본적으로 신뢰가 없으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

에”(S), “수습기자 때부터 훈련을 시키다 보니”(U) 신뢰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에

디터가 사실을 확인해야 하지만, “1차적으로는 취재 기자가 쓴 기사고 책임도 취재 기자가 가장 

크게 갖고 있기 때문에”(N, V) 믿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전제 하에 진행되는 에디

팅은 개별 사실이 정확한지, 사실 간의 연결 관계나 의미 부여가 정확한지 따져보며 검토하기 보

다는 큰 맥락에서 이상이 없는지, 글의 문맥상 모순된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는 정도로 그쳤다. 

이러한 신뢰는 불충분한 검토에 대해 스스로 면죄부를 주는 방식이기도 했다. 실질적으로 

한 기사당 10∼20분 정도밖에 검토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의심을 깔고 일을 할 순 없

는”(S)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목을 내놓고”(O) 산다는 것이다.

미국 <워싱턴포스트>의 ‘지미의 세계’와 같은 조작된 기사의 예를 들면서 다시 질문했을 때

도, 에디터들은 “한국 사회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바로 표가 나서”(X) 주변 정황을 조금만 확인

해 봐도 조작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미의 세계’와 유사한 타사 수습기자 사

례를 얘기해 준 에디터(S)도 있었다. 이 에디터는 유일하게, 모든 확인 항목에 대해 취재기자가 

말하지 않으면 알아차리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의심되는 취재 내용에 대해 확인 작업이 진행되기도 했지만 “에디터가 직접 확인하고 직접 

고치는 일은 거의 없”(S)었다. 에디터가 확인하는 방법은 주로 상식과 경험(P), 그리고 취재기

자에게 다시 질문하는 것(N, S, T)이었다. 취재기자에게 재질문하는 행태는 에디터가 독자적으

6) In order to prevent the interviewees from being identified with different department names and job 

titles for each newspaper company, the affiliation of the interviewed editor was unified by the Social 

department and the rank was not indicated. For reference, the interviewed editor's positions were 2 

caps, 5 manager, and 5 general manag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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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에디터의 사실확인 업무를 취재 기자에게 전가하는 것이지만, 

대부분의 에디터들은 취재기자에게 다시 확인할 책임을 부여했다. 

데스킹하는 팀장이나 부팀장이 되려면 그 분야에서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경제부 기자를 예로 

든다면 거기 통상적인 보도자료가 패턴형으로 반복되면서 예산안 자료 등 약간 예측이 가능한 

경우들이 있어요. 거기서 어떤 부분이 틀리기 쉽고 용어에서 혼란이 올 수 있는지 경험으로 아

는 거죠. 제가 법조 기사를 썼는데 형사법 절차상 이렇게 될 수 없는 건데 이렇게 썼다, 그거는 

사실은 데스크 보는 사람의 경험+지식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대부분. (P)

미심쩍은 경우에 “보도자료를 직접 찾아본다”(U)고 답한 에디터도 있었다. 간단한 개별 사

실들, 유명인의 이름이나 사물의 정확한 명칭, 숫자 등을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M, P, S), 법제

처의 법령정보 사이트 등 취재원이 소속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O) 직접 확인하기도 했다. 언

론사 기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었다. 관련 검색어를 치면 비슷한 뉴스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자사 취재기자가 쓴 기사 내용의 사실들을 확인하고, 차이가 있을 경우 

다시 취재기자에게 질문하기도 했다. 이때 ‘줄오보’ 가능성을 인정했지만, 다른 방법은 없다고 말

했다. 이처럼 통신사 기사를 이용해 사실을 확인하는 행위는 김사승(2009a)의 연구에서 취재 기

자의 생산 과정을 통제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해석되기도 했다. 

의심되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취재기자가 접촉한 취재원에게 직접 전화를 한 경우도 있

었다.(N, T) 그리고 실제로 거짓 취재한 것이 밝혀진 사례도 있었다.(M) 그러나 이러한 적극적

인 사실 확인 행위에 대해 취재기자가 알지 못하도록 취재원에게 요청하는 등, 이례적이고 해서

는 안 될 일을 한 것처럼 인식했다. 

내가 정리하는 과정에서 큰 맥락에서 이런 맥락이 아닐까라고 의심이 오는 경우 있으면 해 본 

적 있어요. … 멘트 중에 생뚱맞은 멘트들이 있어요. 그런 건 내가 (취재원에게 직접)물어봐요.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맞냐고. 물어보고 맞다고 하면 기자한테 말씀하시지 마시라고. (N)

기사 표절 문제7)에 대해 질문했을 때, 에디터들은 주요 일간지에서는 통신사나 타사 기사

7) 에디터에게 질문할 때는 현장 용어인 ‘우라까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질문했다, <미디어오늘>은 ‘우라까이’를 ‘언론계 은

어로, 기사의 핵심이나 내용을 살짝 돌려 쓰는 것’으로 정의했으나, 다른 사람의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래 따다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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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표절할 일이 거의 없을 거라고 답했다. 그러나 추가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표절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족한 것이 드러났다. “너무 심하게 통으로 간 건 문제 삼지만”(P) 기사 일부를 베

끼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우리 것을 베껴 쓰면 우리 실적

이 높아져 좋아하는”(P) 관행이 있기 때문에, 타사 취재기자가 자사 기사를 표절하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도 나타났다. 자사 기자의 표절 문제에 대해서도 “급할 땐 그럴 수 있

다고 생각”했고, “이후에 취재를 하고 바꾸면 문제가 없다”(R), “반복되지 않는다면, 큰 문제는 

아니고 넘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P) 통신사 기사를 전재 표시 없이 인용하는 것에도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 북한 관련 기사는 타사에서 단독 특종이 나오면 독자

적으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것을 알면서도 비슷한 기사를 작성해 출고하고 있었다.(P) 인터뷰

한 모든 에디터들은 연구자에게 통신사나 다른 언론사의 기사를 표절한 적이 있었다고 고백했다. 

마감이 닥쳤는데 우리 현장에서 취재가 잘 안 됐는데 일단 기사를 나가야 할 것은, 사소한 사

건․사고 기사 3~4장 들어가는 기사면 일단 그렇게 하고 다음 판에 취재한 걸로 바꾸죠. 지금

도 표절이 하루에 한두 건 있지 않을까. 사회부만 빠지면. (R)

아주 큰 정도는 아니지만 내부에서 논의된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게 뭐 정말 중요한 형태가 

아니고 약간, 경제 기사 쓰면서 경제지 기사의 일부를 문단 수준으로 베꼈다거나 그런 게. (N)

인터뷰한 에디터 절반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꼼꼼히 보면”(X), “취재기자와 대화하다 보

면”(Q), “베낌을 당한 기자, 타사 기자가 연락을 해 오면”(N) 취재기자가 표절한 것을 알수 있다

고 말했다. 표절을 확인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없었다. 인터뷰한 에디터 절반은 표절 여부를 모를 

것 같다고 답했다. N, O, W 에디터는 “표절이나 조작은 데스킹 과정에서 잡기 힘들다”며, 표절을 

확인하거나 검증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 또 표절을 했던 타사 기자를 언급하기도 했다. 

케이스 한두 개, 원고지 2-3매 짜리들은 있을 거라고. 그런데 체크 못 들어가면…. 기자들 (취

재)하려면 뻔한 이야기 많거든요. 짐작 가는 거. 편의점 사장들 다 힘들다고 하잖아요. 강남구

의, 강남구 압구정의 ㄱ편의점 하면 어떻게 찾겠어. 압구정에 수백 개가 있을텐데. 그러니까 대

강 전해 듣고 예를 들면 (인터넷)게시판 뜬 사례에서 슬쩍 익명으로 ㄱ씨, ㄴ씨 하면 충분히 조

는 행위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표절이 더 가까운 표현이라 판단해, 본 연구에서는 ‘우라까이’를 ‘표절’로 대체해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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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할 수 있죠. 그 정도 못 잡아 낼 수 있죠. (U)

그런 이야기 듣긴 했죠. 예전에 기사도 잘 쓰고 없는 멘트를 만들어 넣기도 하는 그런 분이 계셨

어요. 지금도 계시는 분이라 말씀드리기가. (X)

그걸 제가 다 기사를 리드 찾아보고 할 순 없으니까 그 자체는 알 수 없죠. 본인이 마음먹고 하

면 알아내기 힘들죠. 데스크가 그것까지 하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건 회사 자체의 정책의 문

제일 수도 있고, 윤리의 문제일 수도 있고, 적발되었을 때 어떻게 엄벌하느냐의 문제일 수 있는 

거잖아요. (P)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에디터의 사실 확인을 중심으로 한 게이트키핑 과정은 통과 의례

에 불과했다. 기본적으로 내용이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확인하고 있었고, 구체적인 사실확인 방법

도 없었으며, 적극적인 사실확인을 매우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인터뷰한 모든 에

디터가 취재기자가 기사를 표절, 조작한 사례를 경험했으면서도, 표절과 조작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찾지 못하고 있었다. 

(2) 방어를 위한 표면적 사실확인

에디터의 사실확인 관행은 방어적인 행태를 보였다. 게이트키핑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확인하

는 것은 반론권을 가진 핵심 취재원의 포함 여부였고, 종합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수적인 다양

한 이해관계자 포함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다. 즉, 에디터들은 표면적으로 명확하게 문제가 될 만

한 항목에 대해서만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있었다. 

인터뷰한 모든 에디터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질문에서 ‘언론중재위원회’와 ‘소송’, ‘반론권’을 

떠올렸다. 에디터들의 답변을 미루어 봤을 때, 반론은 가장 중요하게 검토하는 부분이었다. “핵

심 이해관계자의 반론이 없으면 기사의 요건이 안되는 기사”(W)이며, “형식적으로 반드시 필요

한”(X) 것으로, 중재위, 소송에 걸리기 때문에 요즘 반론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고 답했다.(P, 

U)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제”(T)라는 말 역시, 에디터들이 업무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드러냈다. 이러한 양상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역

할이 강화되고 반론권 중요하게 다뤄지는 상황, 즉 사회적 규범이 언론사 관행에 강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에디터들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관점을 통해 종합적으로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례적, 방어적, 의도적 23

인식하고 있었다. 모든 에디터가 기사에 이해관계자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했고, 일부 에디

터는 관점이 다양한 취재원이 포함될수록 진실에 가까운 기사가 된다고 답하기도 했다. “같은 사

실에 대해서도 연결방식과 의미 부여에 따라 다른 관점으로 사안을 보여줄 수 있다”(S)며 관점 

다양성의 필요성을 정확하게 얘기한 에디터도 있었다. 다양한 관점을 포함한 기사가 “퀄리티가 

훨씬 더 높고”(X), “균형을 잡기 위해”(N),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하는”(N) 등 사실 보도, 진실 

보도에 대한 인식이 높았다. 전반적으로 같은 신문사 내에서 연차나 직급이 높은 경우 인식 수준

도 더 높은 것도 발견됐다. 

센세이셔널하게 해서 많이 보게 하고 싶죠. 그와 동시에 오늘만 신문 팔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M)

사실 현장에 있으면 자기한테 이야기 잘 해주는 사람하고만 취재하고 싶고 그 사람은 정보를 주

고 싶은 생각이 있죠. 알죠. 균형 맞춰 줘야죠. 현장에 있을 때는 모르는 거죠. 그런데 위에서 

알고 있잖아요. 저도 편향되었겠지만 데스크 되어 보니까 그런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W)

순간적으로 취재원만 가지고 취재를 한 거냐, 아니면 이 사건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관점에 해당하는 인물들의 이유, 연구자들이면 연구자들, 다양한 관점을 

집어 넣었느냐, 그래서 설득을, 어쨌든 기사는 독자를 설득해야하거든요. 물론 전달을 하는게 

가장 처음이지만 설득을 하려면 이런 사건이 하나 있어, 그런데 기획을 하려면 단발로 하면 안 

되고,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게 당장 이 사건의 당사자뿐 아니

라 이건 이렇게도 볼 수 있어, 취재를 했더니 이렇더라, 이렇게도 볼 수 있어서 이렇게 취재해봤

더니 이건 그쪽이 맞는 것 같아, 라고 해서 독자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길을 기사 안에 제

시를 해줘야 해요. 기사는 교과서가 아니에요. 이런 거야, 이건 이런 건데, 숙지해, 암기용으로 

쓰는 게 아니거든요. 사건이 있고, 취재를 하고, 이런 관점이 있고, 이런 관점이 있어, 차츰 쌓

아 나아가다보니 결론은 이게 맞는 것 같아, 판단은 독자가 하는데, 우리는 충분히 이렇게 취재

를 해서, 충분한 취재라는 게 추상적인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R)

그러나 다양한 관점을 보여주는 목적은 에디터마다 다르게 답했다. 다양한 관점을 보여주

는 목적이 진실 추구라고 답한 에디터도 있었고, 독자층을 넓히기 위한 실용적 수단이라고 얘기

한 에디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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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걸 보여주고 니네가 한번 생각해봐, 단순히 계속해서, ‘야, 이걸 기사로 이런 애들을 비판

해야지, 학교를 비판해야지, 왜 노동자들한테 난리야’라고 쓸 게 아니라,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니네가 생각하는 건 어때?’ 이런 걸 제시해주는 기사인 거죠. 그런 시도를 해보려고 많이 노력하

고 있죠. (S)

편향되지 않은 게 좋겠죠. 정치적인 편향성을 안 띌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그게 왜냐하면 편향

성을 안 띈다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거니까. (O)

다양한 관점을 가진 취재원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기사를 검토할 때는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핵심 논조에 맞는 취재원이 포함되었는지, 핵심 논조

가 매끄럽게 전달되고 있는지를 고려했다. 즉, ‘관점의 다양성’보다 ‘관점의 일관성’을 더 중요하

게 여기고 있었다. 한 기사에 이해 당사자나 관점을 다양하게 넣는 것보다 한 관점을 가진 다양

한 기사를 쓰는 것이 더 좋다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사법부에 대한 기사에서도 법원이나 검찰, 판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들어가는 것이 매

우 중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이해관계자 범위를 넓게 생각하진 못했다. 반론권을 가진 이해관계

자 외에 다른 이해관계자를 생각해내지 못한 에디터도 있었고(T), 기사가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

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기사에 포함시키는 것을 지양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해관계가)복잡해지면 기사가 너무 복잡해서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는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복잡한 내용이 사소하거나 너무 복잡한 경우가 있잖아요. 너무 지엽적이고 작은 거 가지고 다투

고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걸 일반적인 독자가 알아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

서 그런 경우는 아예 그 자체를 쓰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P) 

실제로 에디터들은 취재원의 발언 내용의 사실성이 확인되지 않아도 기사화할 수 있다고 

답했다. 취재원 발언 내용이 사실로 검증되지 않았더라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반론 없이 기사

를 작성해도 된다고 답했다(M, P). 또 취재원에 따라, 정황상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실이라

고 추정될 경우 기사를 작성해도 된다고 답한 에디터도 있었다. 

언론 보도를 해야죠. 얼만하게 보도할 거냐 얼만큼 비중을 둬서 보도할 거냐, 그런 건 회사마다 

차이가 있고 판단하는 사람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단 합리적으로 봐서 신뢰성이 의심되지만 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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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실과 가까워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 조그맣게 쓰거나 반론을 많이 달아서 쓰거나 그렇게 하

겠죠. 언론은 강제력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식에 없는 걸 검증할 수 없죠. 상식

에… 되게 어려운 부분이죠. (O)

구체적인 인식과 실천을 알아보기 위해, 신재민 사무관과 김태우 수사관이 각각 유튜브와 

기자회견을 통해 말한 내용을 기자의 독자적인 사실확인 없이 기사화해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질

문했다. 그 결과 인터뷰한 에디터 중 대부분은 발언 내용이 정황상 사실이라고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시기상 중요한 발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발언 내용의 사실 여부가 검증되기 전

에도 기사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신재민은 본인이 당당하게 봤다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했고, 본인이 리스크를 걸고 하는 거잖아요 

실명을 사용하는 것은. 그런 이야기를 검증하겠다? 물론 해야하는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쟤가 

거짓말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치부하기에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한국 사회 분위기에서는 어

려운 게 아닌가 싶은데요. (N)

똑같은 기준으로, 그게 어느 정권이건 간에 제가 보기에는 정부와 정권 권력을 가지고 국민한테 

전체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 부분의 감시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다루

는 건 맞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런 부분에 말씀하신 뭐 팩트체크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이걸 검증하고 확인할거냐 반론권 팩트체크는 충실하게 해야 하지만 그런 것 자체는 저는 보도

는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해요. (P)

그 사람이 내부고발자라 하더라도 무슨 억하심정 가지고 거짓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

으로 팩트체크를 했을 거예요. 내부 고발자 이야기는 아무도 확인해주지 않으니까 완전히 크로

스체크하기 어려운 성격이었을 것인데. 당시에 중요한 정황들 이라든지.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

이라든지. 어느 정도 취재를 하죠. ‘이게 보도할 만하다’,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겠구나’, 처음엔 

100% 확신할 순 없겠지만 공론화시킬 만하다, 판단이 들면. (Q)

주요한 이슈로 국민들 이목과 관심을 끄는 사건이었고 그러니까 기사를 계속 써야죠. 계속 쓰는

데 이 기사의 검증이나 이 기사가 믿을 만한가에 대해서는 사실 바로바로 검증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반대 당사자 있을 것 아닙니까. 가령 김태우 같은 경우는 청와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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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반대 입장이 나오고 검찰에서도 반대 입장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보도로 간접 정황 검증

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김태우가 하는 이야기가 가령 “민정수석의 지시를 받아서 자기

가 불법을 저질렀다”라고 한 것을 검증하는 방법은 민정수석 이야기를 들어보는 방법이죠. 그런 

방법들을 계속 해야한다고 보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신문은 게으르진 않았던 것 같아요. (W)

이는 한국 언론이 사실의 ‘적절성’을 검증하지 않고 있다는 박대민(2015)의 지적과 일치한

다. 박대민은 사실 보도를 위해서는 정보원이 말한 그대로 인용했는지에 대한 ‘사실성 검증’과 그 

정보원의 의견이 사실에 근거하는 동시에 ‘올바른 것’임을 확인하는 ‘적절성 검증’을 거쳐야 하는

데, 한국 언론의 경우 ‘사실성 검증’은 이뤄지지만 ‘적절성 검증’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

다. 즉, 에디터들이 말한 ‘그것이 사실인지 검증되진 않았지만, 있다는 사실 만으로 기사화 될 수 

있다’는 것이 같은 맥락에서 나온 발언으로 해석된다.

(3) ‘요구된 사실’ 속에 왜곡되는 진실 

에디터들이 사실확인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독자, 여론, 또는 발행인에 의해 만들

어지는 ‘핵심 논조’였다. 에디터들은 공통적으로 인터넷 기사에 달린 댓글이나 여론의 향방을 매

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 그래서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주로 독자 때문이라고 답

했다.(M, N, R, X) 규모가 큰 신문사일수록 독자에 대해 더 신경을 많이 썼다. 신문사의 논조

나 내부의 압력, 취재기자의 관점보다는 독자들이 ‘원하는’ 기사를 써야할 때 기사에 대한 다른 

관점을 포기한다는 것이다. 한 에디터는 “호랑이 등에 올라탄다”(R)는 표현을 썼고 어떤 에디터

는 “마녀 사냥할 때 동참해서 같이 “마녀다∼” 하면 많은 경우 용서가 되기 때문에, 사회의 흐름

을 타고 쭉 간다”(M)고 표현했다. 사회에서 주류로 받아들여지는 관점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다. 에디터들은 다양한 관점을 넣는 것이 독자들이 원치 않는, 상업적으로 좋지 않은 전략이며, 

글을 ‘흐리멍텅하게 만든다’(X)고 말했다. 문제는 핵심 논조 때문에 여론의 흐름에서 벗어난 개

별적인 중요한 사실들이 무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야마(핵심 논조)가 폭주하게 되는 경우는 신문사 안의 압력 때문에 폭주하게 된다기보다 사회 

흐름을 타고 쭉 가는 거예요. 광우병 때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거. 다이빙벨 때도 

제가 세월호 현장에 있었거든요. 진짜 오픈된 환경이었어요. 해군부터 민간 잠수부까지 옆에 지

나다니는 사람까지 무작위로 막 붙잡고 다 물어봐도 다이빙벨에 대해서 들어본 예가 없었어요. 

정치색이 있어서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예를 들어 그랬을 때, 사회 전체가 뭐라도 했으면 좋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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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정부 조치는 마음에 안 들고 할 때, 대중의 위세를 몰고 갈 때, 그럴 때 폭주하는 거죠. (M)

또 M 에디터는 일본군 성노예와 관련해 ‘일본이 사과한 적이 있긴 하다’는 사실을 기사로 

작성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인터넷으로 인해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해졌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어쨌든 독자들은 살아있는 걸 원하잖아요. 사고가 터지는데, 갑자기, 무슨 차분히 분석하자, 이

건 독자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봐요. 그러니까 굴러가게 터지는 경우 오늘 뭐가 새롭지, 오늘은 

어떤 새로운 정보를 원하지(를 살피죠). (Q)

매일 매일 사건 터지잖아요. 그리고 매일 매일 취재 경쟁이 붙잖아요. 오늘 <조선일보> 1면에 

그게 났어요. 내일 <중앙일보>에 났어요. 우리는 안이하게 팩트 확인 안 됐으니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계속 취재해, 취재해, 취재해,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계속 취재하라고 하는 게 맞는지도 판단이 안 서는 상황에서 그 팩트를 확인하러 가는 게 문제

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왜? 독자들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런가요?) 않아요. … 우

리 입장에서 독자는 이런 걸 원한다고, 전적으로 개인적인 표현입니다만, ‘최면을 건다’고 봐요. 

그런데 이렇게 막 사건이 굴러가면 그 상황에서 커다란 흐름이 있을 때, 흐름을 완전히 ‘아닙니

다’라고 뒤엎을 팩트가 나오지 않는 한 그 흐름대로 갈 수 밖에 없는 경향이 있어요. (R)

성향이 강할수록 독자가 원해서 그렇게 쓴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저도 그게 가까울 것 같기는 

해요. (X)

기사의 핵심 논조는 대체로 “언론사 발행인의 관점”(R)이라고 말한 에디터도 있었다. 발행

인의 관점은 대체로 신문사의 논조로 대변되는데, “각 언론사는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말했

다.(R) 일부 에디터는 신문사의 논조와 다른 관점에서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지만, 신문

사 내에서 사회화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회사의 논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회사의 관점이 투영돼야 해요. 발행인의 관점이. 이 신문의 편집과 이 신문을 발행하는 발행인

의 관점이 투영이 되요. 세계 어느 나라, 어느 신문도 마찬가지에요. (R)

데스크나 회사의 논조라는 게, 거기 매몰되지 말아야겠다고 계속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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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 보면 생각이 좀 정리되잖아요. 좋게 말하면 정리되는 거고, 남이 보면 그게 도그마일 수 있

는 거고. (M)

종합적으로 봤을 때, 에디터들은 사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사실들

이 수집되는 것보다 여론과 신문사의 논조에 맞는 ‘요구된 사실’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더 중요

한 기준으로 여겼다. 어떤 관점을 취할지에 대해서는 취재기자와의 논의, 수집된 사실에 대한 분

석, 다른 에디터와의 논의 등을 바탕으로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 여론의 향방과 신문사의 논조

가 확인된 사실보다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다. 이처럼 ‘요구된 사실’에 맞춰 취재를 지

시하고 에디팅하는 방식은 존재하는 사실을 숨기는 방식으로, 사실 관계를 왜곡하는 방향으로, 

또는 결과적으로 오보를 낳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답했다. 개별적인 중요한 사실들이 여

론과 논조에 의해 누락, 탈락되면서 종합적으로 진실에 가까운 보도를 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

이다. 

2) 표현 확인 측면의 게이트키핑 관행

(1) 취재원 익명 표현에 대한 인식과 실천의 괴리 

인터뷰한 에디터들은 대부분 실명 취재원 사용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규정에 있는 

익명 사용의 원칙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에디터도 있었고,(N, M, N, S, X) 익명 취재원의 문제

점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기도 했다.(N, S) 취재기자가 취재원을 익명으로 표기할 때, 에디터

와 협의를 해야 한다는 사실도 대부분 알고 있었다.(Q, T, X) 그리고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사

에 대해 익명 취재원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있었다.

에디터한테는 얘기를 하는 게 원칙이죠. 에디터가 그걸 모르면 ‘A씨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라

고 하면 아는 고위직인지, 전혀 모르는 하위직인지, 옆집 얘긴지. 기사에는 전언을 굉장히 낮게 

봐요. 그래서 전언이라는 이유로 캔슬시킨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Q)

실명을 일단 물어보죠. 누가 한 이야기냐고. 그래서 이게 정말 익명을 써야 하는지 실명을 써야

하는지 확인해야 하니까. (X)

그러나 기사의 중요도가 낮다고 판단될 때, 익명 취재원이 핵심 취재원이 아니거나 일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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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원일 때는 대체로 익명 취재원이 누구인지 확인하지 않았다. 보도 준칙 등에는 취재기자가 

실명으로 표기한 취재원을 에디터와 논의 후 익명으로 교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쓰여 있지만, 

대부분은 취재기자가 익명으로 처리한 후 에디터가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문사 원칙이 

“모두 실명을 띄우고 데스크가 익명으로 처리하는 것”이라도, “다른 취재원이 그것도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M)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사내 시스템에 실명으로 올리도록 시스템이 

있어도 “편집국 내 다른 사람이 취재원 정보를 보고 외부에 얘기”(M, V)하는 등 취재원 실명 유

출 문제로 인해 취재 기자에게 처음부터 익명으로 올리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취재원 익명 처리

를 미리 논의하는 경우도 없었다. 일부 에디터들은 “취재기자에 대한 신뢰와 취재원 보호”(V)를 

이유로 익명으로 표기된 취재원을 확인하지 않고 있었다. 

넘어가죠 대체로. (물어보지 않으세요?) 보면 알거든요. 가짜로 만든 것 같으면 느낌이 오죠. 

그리고 그 정도 신뢰 관계는 갖고. 수습기자 때부터 훈련을 시키니까 직접 확인하고, 전화 듣고 

하다 보면 이상하단 느낌이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빨리 써야할 때 연합

뉴스에 난 걸 워딩을 옮겨쓰고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긴 한데 자주 있는 일은 아니고. 워딩이 이

상하면 제가 대강 알죠. 나도 예전에 가짜 몇 개 담았거든.(웃음) 그런 경험 있으니까. (U)

실명을 딸 수 있는 거면 실명을 땄을 거고 실명을 부담스러워하면 익명을 썼을테니 그거는 취재

기자를 대부분 믿죠. 엄격하게 따지진 않습니다. (O)

취재기자가 실명으로 작성한 취재원을 ‘취재원 보호’를 이유로 익명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

었다. 취재원 보호의 범위는 에디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취재기자들이 실명으로 띄워놓은 것 중에 제가 익명으로 만들어버리는 것도 많아요. 예를 들면 

저출산에 대한 기획기사를 썼는데 그 중에 어떤 30대 여자 의사가 “생활은 안정됐지만 휴직했고 

집에서 논다, 나갈 수가 없다”, 이런 걸 썼어요. 기사가 나가면 시어머니도 봐요. 그러니까 애초

부터 정말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연예인만 신상을 터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멘트가 나간 걸 

가지고 동창이 만날 때마다 “걔는 뭐라고 했더라”라고 하는 게 피곤한 일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가 있을 수 있어요. (M)

에디터들은 취재기자가 취재원을 익명으로 표기하는 것에 대해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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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력하게 믿고 있었으며, 취재기자들이 익명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문제 삼

지 않고 있었다. 또 익명 취재원을 쓸 때 취재기자가 데스크에게 상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취재처에 따라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고 취재기자의 판단을 믿기 때문에 대부분 확인하지 

않았다. 

익명 취재원에 대한 차별적 표현 차이, 예를 들어 핵심 관계자, 주요 관계자, 관계자 등에 

대해 취재기자가 말하지 않더라도 에디터는 누구인지 짐작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러한 표현은 

취재기자에게 알려주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습득되고 언론계에서 공유되고 있는 표현이라는 것

이다. 익명 취재원 사용 관행이 언론계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방증이다. 

가령 핵심 관계자 같은 경우는 홍보수석일 경우가 많아요. 춘추관 대변인 같은 경우도 핵심 관계

자, 그것보다 조금 급이 낮다고 그러면 주요 관계자라고 해서. 비단 우리 회사 뿐 아니라 다른 매

체에서도 핵심 관계자라고 하면 홍보수석이 그랬구나 이렇게 알죠. 물어보는 경우 있죠. 그런데 

대체로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서로 암묵적으로 우리가 아는 코드가 크게 틀리

지 않습니다. “주요? 대변인 맞지?”, “네, 맞습니다”, 확인 되는 거죠. 제가 직접 부원들한테 가르

쳐 준 적은 없는데 자연적으로 습득하는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게 해왔던 것 같고 현장에서. (W)

(2) 객관성을 가장한 의견 표현 

사실을 과장하고 축소하는 것은 언론의 속성이라고 답한 에디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인터뷰한 

에디터들은 과장, 왜곡, 축소 등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면서 객관적인 글쓰기를 강조했다. “편

집국장부터 부장단까지 형용사 많이 쓰지 말라”(P)고 주문할 정도로 객관적인 표현을 중요하게 

여기고, “서술 원칙은 드라이하게, 부사나 형용사들 다 빼버리는”(U) 방식으로 에디팅을 하고 있

었다. “옛날에는 초를 치는 게 좀 있었지만”(P) 현재 편집국은 형용사나 부사 사용을 통해 발생

하는 문제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졌고, 객관적인 글쓰기가 편집국 내 규율로 자리잡혔다고 말했

다.(P, U) “에디터가 초치기를 하려고 해도 취재기자가 못하게 한다”(V)는 답변도 있었다. ‘갑질’ 

등 과도하게 개념화된 표현에 대해선 구체적인 상황을 표현하도록 지도하기도 했다. 

저는 형용사 부사 너무 과도하게 쓰지 말자, 그리고 특히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게 특정 누구를 

비판할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냥 팩트만 전달하면 되는데 이걸 형용사 부사를 막 쓰다보면 

왜냐하면 기자도 쓰다보면 감정이 들어가니까 이게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고 쓰다보면, 그건 아

니라는 거죠. 그런데 쓰는, 그러니까 데스킹이 그래서 필요한 거겠죠. 그 사람 입장에서 쓰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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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까 아무래도 그런 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걸 저희가 제3자로써 굳이 이렇게까지. 그리고 

법원에서 확정된 판결문이 아닌 이상 세상 일이라는 게 분쟁의 경우는 당사자 이야기는 분명 다

른 거니까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제안이면 관계없지만 특정 상대방에 대해서는 너무 과도한 표현

을 쓰지 말라, 그런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니까. (P)

기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뭔가 이야기가 되는 단어를 만들고 싶어 하는 욕구들이 있어요. 재미, 

갈등, 긴장. (그런 단어들이)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면 저

는 갑질이라는 표현을 되게 싫어하는데 갑질이 뭔데, 갑질이 뭔지 정의해 봐, 피고용인이나 이

런 사람들이 힘들면 전부 갑질이냐, 폭행은 폭행이고, 고용계약을 위반했으면 그거 위반이지, 

뭐가 갑질이냐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N)

기사 쓰기 방식의 변화도 형용사나 부사를 통한 의미 부여에 영향을 미쳤다. 예전에는 스트

레이트 기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객관적인 문장에 형용사나 부사를 사용해 의미

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았던 데 비해, 최근에는 기사 양식이 다양해지면서 형용사나 부사 등 의견

으로 의심할 수 있는 표현들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V)

그러나 대다수의 에디터들은 실질적으로 은밀하게 의견을 드러내는 방식에 대해서 에디팅

하지 않았다. 에디터들에게 ‘알려졌다’, ‘전해졌다’, ‘지적이 나온다’ 등의 무주체 피동형 문장과 직

접 인용문의 주관적 술어에 대해 질문했을 때, 대부분의 에디터들은 기사쓰기 원칙에서 어긋난 

행태라고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연구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무주체 피동형 문장은 언론사의 

논조, 기자의 의도(R)나 핵심 논조를 위해 전체 내용을 왜곡하기 위해 쓰이기도 한다는 점을 인

정했다.(N, U) 또 충분히 취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취재기자가 관점을 표현하기 위한 한 수단

으로 무주체 피동형 문장이 쓰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X) 

쓸 때 무책임하게 어떤 지적을 하면,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이 인간은 ‘나쁜 인간’이라는 평이 

나온다’라고. 이 평을 누가 한 거야, 자기가 한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나쁘죠. 그렇게 쓰면 안 

되죠. (M)

‘비판이 나온다’고 해놓고 뒤에도 ‘이런저런 비판이 나온다’. 보통 기자들이 자기의 의견이나 언론

사 논조로 넣는 거거든요. 취재를 하고 쿼트를 딴 게 아니라. ‘논란이 일고 있다’, ‘지적이 나온다’ 

이건 그럴(어떤 관점을 가진 상태에서 난 이렇게 쓰고 싶어 이런 마음에서) 경우가 맞아요.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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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의식은 강하지 않았다. ‘알려졌다’, ‘전해졌다’등의 표현은 대체로 “수사법”(M), “기술

의 기법”(O), “취재원 보호 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쓰이는 부분이라는 것이다(S). “바람직하진 

않지만 ‘죄악’은 아니”(M)라고 말했다. 오히려 인터뷰한 에디터들의 답변 속에는 무주체 피동형 

문장을 통해 기자나 신문사의 논조, 맥락이 암묵적으로 포함되고 있고, 이것을 허용하고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무주체 피동형 문장이 “문맥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하는 도구”(T)라고 하

지만, 기자의 주관이 개입하는 것을 인정했고, “쓰면 안 된다는 인식은 있는데 불가피하게 쓴

다”(U)고 했지만, 의견을 드러내거나 사실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을 때 활용하고 있었다. 무주

체 피동형 문장은 사실상 형용사나 부사보다도 은밀하게 의견을 드러내는 방식인 것이다. 

선수들끼리 언어라고 해야 하나 그런 식으로 간접 확인을 해주는 방식으로 확인했을 수 있어요. … 

확인했다고 안 쓰고 추정 비슷하게 쓰나 이런 거는 사실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S)

쓰는데 그런 게 충분하게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 자신이 없는 경우에 그렇게 쓰는 그걸 퍼센트 

낼 수 없잖아요. 100% 중에 이 사람이 70%가 그런 목소리인지 10%가 그런 목소리인지 모르

겠으나 취사선택을 하겠죠. 그런 경우에. 취사선택을 하는 경우에 ‘알려졌다’나 ‘지적이다’라는 

게 쓰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본인이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지적하기 위해서 거꾸로 

쓸 수도 있겠죠. (X)

‘알려졌다’라고 쓰는 거는 언론사의 기술적인 부분인데, 예를 들면 취재원 보호라든가, 보호까지

는 아니더라도 기사에 담지 못하는 여러가지 취재 배경과 맥락 같은 게 있잖아요. (S)

기술적으로 처리할 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 문장 넣어야 하는데 기자의 주관이 개입하

는 경우도 있고 (T)

이러한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해 이중적인 잣대를 갖고 있기도 했다. 즉, 자사에서 쓴 기사에 

나오는 무주체 피동형 문장에 대해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만, 타사에서 그러한 표

현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관점, 의도를 은연중에 드러내는 방식이라며 비판적으로 얘기했다. S 

에디터는 자사 기자가 쓴 정파성을 띤 기사의 무주체 피동형 문장의 내용에 대해 질문했을 때, 

“제보자를 통해 나온 말을 검찰이 부인하지 않았고, 대략적으로 확인해줬기 때문에 썼을 것이고, 

상당히 조심스럽게 쓴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정파성이 강하지 않은 신문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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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에게 관련 내용을 질문했을 때의 반응은 달랐다. 각 신문사가 자신의 정파를 드러내기 위

해 쓴 표현이라는 것이다. 

기자, 언론사의 생각. <한겨레>는 근본적으로 불만을 품은 사람들을 여럿 지적했을거고, <조선>

은 반대일 거고. (X)

결과적으로 에디터들의 객관적인 글쓰기에 대한 인식은 표면적으로는 높아 보이지만, 실질

적으로는 은밀하게 의견을 강화하는 방식을 허용하고 있었다. 또 에디터에 의해 여론에 맞는 사

실 수집과 확인, 일관된 관점을 드러내는 맥락적인 글쓰기 등이 강조되면서 오히려 사실확인에 

역행하는 관행이 관찰됐다. 일관된 맥락에서 벗어나는 사실들이 기사를 작성할 때 제외되고 표현 

역시 맥락에 맞게 은밀한 방식으로 의견을 포함시키면서 사안에 대한 종합적 진실이 기술되지 않

고 있는 것이다. 

5. 결론 및 논의 

종합적으로 봤을 때, 에디터들은 취재와 기사 작성 관련 사실 확인 규범에 대한 인식이 높은 편

이었으나, 구체적으로 질문할수록 현실의 한계를 강조하며 잘못된 실천 방식을 정당화하는 모습

을 발견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에디팅 과정에서 사실확인은 사실상 객관적으로 보이게 하는 

형식적인 행위였다. 기본적으로 에디터들은 스스로 “과도하다”고 표현할 정도로 취재 기자가 작

성한 기사에 대해 사실일 것이라는 전제 하에 기사를 검토하고 있었다. 취재기자가 표절과 조작 

경험에 대해 얘기한 것과 비교하면(김창숙, 2020), 실로 과도한 신뢰였다. 취재원의 실명 표기

를 중요하게 여겼지만, 실제로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근거로 취재기자가 쓴 익명 취재원에 대해 

검토하지 않거나, 실명으로 표현한 취재원을 익명으로 바꾸는 사례도 있었다. 표절과 조작은 확

인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에디터들도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에디팅 과정

에서의 사실확인은 통과 의례에 불과했다. 또 에디팅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확인하는 것은 반

론권을 가진 핵심 취재원의 포함 여부로,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못했다. 기사의 주관적 표현도 형용사나 부사와 같이 명백하게 의견이 포함된 표현은 철저하게 

검토하지만, 상대적으로 은밀하게 의견을 포함시키는 무주체 피동형 문장이나 직접 인용구의 주

관적 술어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에디터들은 표면적으로 문제가 확실시되는 



34 한국언론학보 64권 5호 (2020년 10월)

것에 대해서만 방어적으로 확인하고 있었다. 또 신문사의 발행인, 여론에 의해 만들어진 핵심 논

조에 따라 사실을 수집, 확인하도록 하면서 상대적으로 핵심 논조에서 벗어난 개별 사실이나 관

점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렇게 ‘요구된’ 사실을 바탕으로 에디팅하는 기사는 결

과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을 숨기거나 사실 관계를 왜곡하는 방향으로, 또는 결과적으로 대형 오보

를 낳게 되는 원인이다. 에디터들은 진실 보도, 저널리즘의 객관성에 대해 중요하다고 인식하면

서도, 실제로는 주관적인 의견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에디팅했다. 일관된 관점을 드러내는 초점에 

맞춘 글쓰기를 강조하면서 오히려 사실확인에 역행하는 관행이 발견됐다. 

정파적인 뉴스가 생산되는 것과 관련해 에디터의 관행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동안 신

문과 방송 뉴스의 내용분석을 통해 다양한 이슈에서 끊임없이 정파적인 뉴스가 생산되고 있다는 

것은 꾸준히 밝혀져 왔다(김동윤․김성해․유용민, 2013; 최진호․한동섭, 2012; 홍주현․손영

준, 2017). 그러나 실제로 정파적인 뉴스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생산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김사승(2009b)이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 외에는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 박영흠과 김균(2016)

이 한국 언론의 정파성이 선악의 이분법적 구도에서 사실의 왜곡이나 과장을 통해 상대 진영에 감

정적인 공격과 악마화를 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이는 실증적인 자료를 통해 증명되진 않았다. 본 

연구 결과는 게이트키핑 과정에서 취재기자가 작성한 기사에 드러난 정파성이 수정되지 않거나 

때로 강화되는 모습을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대표적으로 에디터가 지시한 ‘요구된 사실’이 포

함되었는지 더 중요하게 여기는 방식으로 게이트키핑이 이뤄지고, 개별적인 중요한 사실이 여론

과 논조에 의해 누락, 탈락되는 모습이 그 증거다. 또 표현 측면에서 봤을 때, 타사의 무주체 피동

형 문장의 사용에 신문사의 논조가 반영되어 있다는 에디터들의 해석도 취재기자 단계에서 작성

된 정파성을 띈 문장이 게이트키핑 과정에서 정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게이트키핑 과정에서 동일한 사실이나 사안이라도 조직의 특성과 사회문화적 요구에 맞춰 

해석을 달리하면서 기사의 비중과 강도를 조정할수 있다는 김동원(2017)의 연구와 같은 맥락으

로 볼 수 있다. 

에디터의 사실 확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에디터에 대한 저널리즘 교육을 강화하고 

편집국 내 사실 확인 부서를 신설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에디터 인터뷰를 통해 진급 시 저

널리즘 원칙에 대한 재교육이나 사실 확인에 대한 지도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은 전무했고, 기존 

관행을 답습하는 것에 그친다는 점이 발견됐다. 모든 에디터들은 에디터 진급 시 조직 관리와 관

련된 교육만을 받고 있었으며, 저널리즘의 원칙과 규범에 대해서는 수습기자 시절 언론진흥재단 

등에서 받은 일회성 교육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인터뷰한 에디터들은 기존 관

행이 합리화, 내면화, 공고화되어 있었고, 스스로 문제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학습에 나서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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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경우 기존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원칙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이 있더라도 

매일 진행되는 업무 사이클 속에서 관행에 따라 행동하는 모습이 발견됐다. 에디터가 편집국 조

직 내 실질적인 규범, 규율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지위임을 고려할 때, 이들의 잘못된 행위는 

언론사 전반의 문제로 드러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에디터에 대한 저널리즘 교육과 사실 확

인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교육은 저널리즘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언론사 내 기사가 작성된 후 사실을 재검도하는 담당자나 부서를 신설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모든 에디터가 자사 혹은 타사의 취재 기자가 기사를 표절, 조작한 것을 목격했다고 말한 

현실에서 신문사 내 사실 확인 담당자는 그 존재만으로도 편집국의 사실 확인에 대한 긴장감을 

높이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경영난을 이유로 교열부를 외주화하고 심의실을 

폐지하고 있는 한국 신문사의 경영 행태는 기사의 질을 떨어뜨려 독자의 신뢰를 잃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 독자들이 원하는 것은 사실이 확인된, 정확하고 종합적인 사실을 담은 뉴스 콘텐츠

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시민의 리터러시 교육도 중요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민의 요구는 신문사를 움직이

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자를 ‘기레기’라고 부르고, 로이터 저널리즘연구소의 조사에서 매년 

신뢰도 최하위를 기록하는 것은 한국 언론의 질이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떨어져서 라기보다는 

시민이 한국 저널리즘에 거는 기대와 이에 미치지 못하는 한국 저널리즘 현실의 간극을 나타내는 

말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실제로 한국언론진흥재단 보고서(2019)를 살펴보면, 뉴스를 더 많이 

이용하는 시민이 뉴스의 공적 기능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유사 뉴스에 대해 더 많이 우

려하고 있었다. 다만 조국 사태 등에서 경험한 것처럼, 유사한 정파성을 가진 언론을 소비하는 

정파적인 시민은 정파적인 미디어가 살아남게 하고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원인이다. 시민들

에게 정확하고 진실에 가까운 뉴스를 분별할 수 있는 뉴스 리터러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연구는 학문적으로 게이트키핑 연구, 언론사 관행 연구를 확장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동안 게이트키핑 연구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게이트키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게이트

키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주로 연구되어 왔다. 본 연구는 뉴스 게이트키

핑 과정에서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사실 확인을 중심으로 게이트키핑 관행을 알아보고, 정확하지 

않은 보도가 생산되는 원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냈다. 또 그동안 국내 언론사 관행에 대한 연

구는 주로 취재기자에 집중하거나 특정 부서 중심으로 논의되어왔으며, 에디터의 관행에 대해 논

의된 것은 김사승(2006) 정도에 불과했다. 에디터는 편집국 내에서 위계적인 직제로 인해 실질

적인 규율로 작용하여 언론 관행과 문화, 언론의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적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

하고 접근성 문제 등으로 인해 논의에서 소외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언론사 에디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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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된 연구를 통해 연구 대상과 영역을 확대하고. 실질적으로는 언론사 내부 관행을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구체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동안 많은 연구들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채 출고되는 뉴스들에 대해 비판해왔지만, 그 원인에 대해선 다소 추상적으로 논

의되어 왔다. 이번 연구를 통해 드러난 에디터들의 사실과 사실 확인에 대한 인식, 실천 방식 등

은 언론이 정확하고 진실한 보도를 하도록 촉구하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실질적인 길잡이가 될 

수 있다.

이 연구는 신문사 사회부 에디터 12명을 심층 인터뷰한 것으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사실확인 관행과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추후 연구 대상을 방송사, 인

터넷 언론사 등 다양한 언론사 형태와 규모별로 추가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부서마다 사

실확인 기법과 수준, 관행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치부, 문화부, 뉴미디어부 등으로 연구 대상

을 확대해 사실 확인 방법과 수준, 관행 등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사실 확인 관행이 형성된 원인

을 밝히는 작업도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인터뷰이들은 시간과 비용의 한계가 사실확인 부족의 

원인이라고 답하였지만,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 해외 선진 언론과 사실확

인에 대한 인식, 실천 방식 등을 비교하는 연구도 가능하다. 이러한 추가적인 연구들은 편집국 

내에서 보다 정확한 사실을 전하고 종합적인 진실을 알리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는 무엇인지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밝힘으로써 한국 언론이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한국적인 편집국 조직 체제와 에디팅 과정은 기사의 사실, 진실을 확인하

고 검증하기보다는 편집국장이나 언론사 조직의 정치적 편향성을 강화하여 기사의 진실성과 사

실성에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SNS 발달로 ‘다수 대 다수’의 정보 공

개 방식, 즉 공중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일을 매개하는 언론의 독점적 지위가 사라지는 현실에서 

기존 전통 언론의 게이트키핑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편집국 조직에 대한 정비, 에디터에 

대한 저널리즘 교육 등을 통해 한국 언론은 사실 확인, 진실 검증자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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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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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요 신문 에디터의 사실확인을 중심으로 한 게이트키핑 관행 연구

김창숙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연구소 연구위원)

이 연구는 한국 주요 신문 에디터들이 게이트키핑 과정에서 취재기자가 작성해온 기사에 포함된 사실을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사실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기사를 다듬는지 그 관행을 알아보았다. 기존 게이트

키핑 연구가 주로 뉴스 주제 또는 게이트키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것이었던 것과 달리, 이 연구

는 사실확인을 중심으로 한 게이트키핑 행태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6개 주요 일간지 사회부 에

디터 12명을 인터뷰한 결과, 에디터들은 형식적이고 방어적으로, 통과의례처럼 사실 확인을 하고 있었으

며,  ‘요구된 사실’에 맞춰 진실을 왜곡하기도 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표현 측면에서는 취재원의 익명 표현

과 관련해 인식과 실천이 괴리되어 있었고, 명백히 문제가 되는 표현만 수정하고 있었으며 객관성을 가장

해 의견을 표현하는 관행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에디터를 대상으로 한 저널리즘 교육 실시, 사실

확인 담당자 배치, 시민의 뉴스 리터러시 교육 등을 제안했으며, 한국 언론이 진실 검증자로 거듭나는 것

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했다. 

핵심어: 저널리즘, 게이트키핑, 에디팅 관행, 사실확인(팩트체킹), 객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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